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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나. 항소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다.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734,936,650원, 원고 B, C에게 각 489,957,7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135,741,864원, 원고 B, C은 각 90,494,5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8,561,591원, 원고 B, C에게 각 139,041,0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1. 6.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원고 B,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를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이다.”로

고쳐 쓴다.

○ 제11면 가장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피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 역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도하여 매매계약의 얼개를 잡고 망인이

귀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세부적이거나 추가적인 사항을 결정하였다(제1심법원 증인 G의 증언

녹취서 제2, 3, 4면). G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는 망인의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위 녹취서 제3면).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 대응 역시, 망인의 거주지 및 영주권 등

문제로 피고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피고와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을 제31호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얼개를 잡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이 사건 도로부지들 중 일부인 ‘화성시 N’ 토지를 소유한 AB, AC는 2017. 11. 25. “L 산주(현

피고)는 N 산주(현 AB, AC)가 사용하는데 조건 없이 동의한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37호증). 위

“L”은 이 사건 공장용지들 중 일부인 ‘화성시 L’ 토지를 뜻한다. 피고는 위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장용지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재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들 중

일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AB, AC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매수인이

‘피고’인지 ‘망인’인지를 구분하여 기재된 것이 아니다. “L 산주(현 피고)” 부분 기재는 피고 측, 즉

피고와 망인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위 기재로 이 사건 공장용지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들에 관하여 부과된 일부 재산세를 망인, AD과 함께 납부하거나 그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다(을 제41 내지 45호증). 그러나 피고, 망인, AD은 함께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였고(갑 제4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피고와 망인은 공동매도인 지위에 있었던 이상(갑

제5호증), 피고나 AD이 이 사건 공장용지들에 관하여 부과된 일부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그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 요지

피고, 망인, A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사건 토지들 매각대금) 분배비율을 0.4085(피고),

0.4085(망인), 0.183(AD)으로 각 약정하였다[0.4085(피고) + 0.4085(망인) + 0.183(AD) = 1].

피고, 망인, AD은 G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1,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 역시 위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분배비율에 따라 정당한 몫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공탁금 3,461,541,184원은 위 분배비율에 따라 피고와 망인에게 각



1,414,039,573원(= 3,461,541,184원 × 0.4085, 원 미만 버림), AD에게 633,462,036원(=

3,461,541,184원 × 0.183, 원 미만 버림)이 각 배분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AD의 분배액

633,462,036원 전액을 피고 자신이 출급한 공탁금(이 사건 공탁금의 1/2 상당액)에서 A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와 망인은 분배비율이 같아 AD의 분배액도 피고와 망인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망인은 위 633,462,036원의 1/2에 해당하는 316,731,018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16,731,018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으로 나누면 반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에 기초한 것으로, 위

문서에 따른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1심에서부터

방어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갖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2) 관련 법리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본소), 2012다106867(반소)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가 망인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할 분배금보다 초과

분배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주요하게 심리되어 온 쟁점인 ‘망인과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정당한 귀속액이

얼마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 쟁점이 제1심에서

이 법원까지 본소 청구와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들이 갖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적법하다.

4) 소결론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반소 청구 본안 및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은 ‘피고, 망인, AD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분배비율을

0.4085(피고), 0.4085(망인), 0.183(AD)으로 각 약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쟁점 약정’이라 한다)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을 이 사건 쟁점 약정의 핵심적인 증거로 든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은 이 사건 쟁점 약정을 증명하는 힘이 크지 않다.

가)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은 피고의 자필로 이 사건 쟁점 약정을 그대로 기재한 문서이다. 이

문서에 망인이나 AD의 서명날인 등 망인이나 AD이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이

없다. 피고, 망인, AD이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분배비율을 합의하였다면, 망인이나 AD이 위 합의

내용을 기재한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야 비로소 제출되었다. 이 사건 쟁점

약정은 이 사건 공탁금을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분배 비율에 관한 중요한 약정이므로, 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초기에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어야 자연스럽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이 지연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의 분배 비율은 ‘투자 금액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투자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다는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 망인, AD이 레미콘 사업을 위하여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을 제21호증(분배방식약정서)에는 작성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위 문서 제1면

가운데에는 “2000년 1월 이사 3인 결정(AD 자금 투입일)”이라, 제1면 끄트머리에는 “2000년 1월



3.人 합의 결정사항임”이라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위 문서는 “매매계약일 현재”인 2008.

3.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자금투입 기간으로 분배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분배비율을

2000. 1.에 정할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2000. 1.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이 2008. 3.에

체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 문서는 1차 계약금을 5억 원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금액과 같은데(갑 제5, 22호증), 이를 보면 위 문서에서 정한 분배비율과

분배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2008. 2.) 이후에 정하여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는 위

문서 제1면 끄트머리에 있는 “2000년 1월 3.人 합의 결정사항임”이라는 문언과도 맞지 않는다.

마) 피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AD 작성 사실확인서를 을 제30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① 피고로부터 2021. 12. 28. 707,550,000원을 지급받은

AD이 일방적으로 피고를 위한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 ② 그 확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망인과 피고가 1996년경 토지 매입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였다’는 부분,

‘피고의 요청에 따라 AD이 H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부분 등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③ AD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에 AD이 자신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에서 믿기 어렵다.

2) 피고 명의 계좌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G으로부터 2008. 2. 9. 계약금 5억 원이

입금되고, 같은 계좌에서 같은 날 191,500,000원 및 204,250,000원이 각 출금되었다. 또한 같은

계좌에 G으로부터 2008. 3. 12. 3억 원이 입금되고, 같은 계좌에서 그다음 날 177,450,000원이

출금되었다(을 제20호증). 위 191,500,000원은 5억 원에 이 사건 쟁점 약정의 AD 분배비율

0.183을 곱한 91,500,000원(= 5억 원 × 0.183)에 1억 원을 더한 돈이고, 위 204,250,000원은

5억 원에 이 사건 쟁점 약정의 망인 분배비율 0.4085를 곱하여 계산한 204,250,00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위 177,450,000원은 3억 원에 이 사건 쟁점 약정의 AD과 망인 분배비율을 합산한

0.5915(= 0.183 + 0.4085)를 곱하여 계산한 177,450,00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계산상 명백한

사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는 피고가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일부를 망인과

AD에게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였는지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 망인, AD 사이에 이 사건 쟁점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즉, ‘피고는 2008. 2.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의 대금

분배를 주장하면서 그 분배비율을 전제로 피고 자신이 수령한 8억 원을 망인과 AD에게

배분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가 제기된 2014. 4. 이전까지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5,111,005,970원을 수령하였는데(갑 제6호증 제15면, 갑

제7호증 제14면), 위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11,005,97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쟁점 약정에서

정한 대로 분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1,502,340,851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쟁점 약정에서 정한 대로 분배비율로 피고와 AD에게 돈을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쟁점 약정상 분배비율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위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21. 11. 5. 이 사건 공탁금 3,461,541,184원 중 1,714,582,058원을

출급하고 2021. 12. 28. AD에게 707,5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갑 제15호증, 을 제26호증), 이

사건 공탁금 3,461,541,184원에 AD의 분배비율 0.183을 곱하여 계산하면 633,462,036원임에도

이를 74,087,964원(= 707,550,000원 － 633,462,036원) 초과하는 707,550,000원을 AD에게

지급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21. 11. 5. 이 사건 공탁금 3,461,541,184원 중

절반가량인 1,714,582,058원을 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약정에 따른다면 피고는 AD에 대한

분배액 633,462,036원 중 절반만을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전액을 지급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① 피고는 피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 업무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 역시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항 두 번째 ○의

“마)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얼개를 잡았다거나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에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이 사건 도로부지들 중 일부인 ‘화성시 N’ 토지를 소유한 AB, AC는

2017. 11. 25. “L 산주(현 피고)는 N 산주(현 AB, AC)가 사용하는데 조건 없이 동의한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37호증). 피고는 위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장용지들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2항 두 번째 ○의 “바)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사정으로도 이



사건 쟁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들에 관하여 부과된 일부 재산세를

망인, AD과 함께 납부하거나 그 고지서를 보관하고 있다(을 제41 내지 45호증). 그러나 위 제2항 두

번째 ○의 “사)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사정으로도 이 사건 쟁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에 관한 소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 및 추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정현경, 판사 송영복


